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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의 감면비율은 현재의 100%에서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 

않는 수준까지 낮춘다. 두 번째 신고한 기업의 경우는 현행 50%에서 감

면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방안은 신고순서와 상관없이 신고 기업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신고한 기업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 경우, 신고

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정 금액

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경우,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그 비율은 아주 적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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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게임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는 두 명의 공범자가 각자 다른 취조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임을 말한다. 이 게임에

서는 자백하는 것이 두 공범자에서 지배전략임으로 균형에서 모두 자백하지

  * 유익한 심사평을 해 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림. 또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 이 선미 서기관께도 감사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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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백함으로써 둘 다 모두 부인했을 때보다 더 오랜 형량을 선고받게 된

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게임이론 교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임 중의 하

나이다.1)

미국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사전형량 조정제도(plea 

bargaining)’를 사용함으로써 자백을 유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이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서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해주

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를 시행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행 제도는 자백순서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가장 먼

저 신고하는 기업은 과징금의 100%, 두 번째 신고한 기업은 50%를 감면

해 주고 있다.2)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가 적용된 담합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24건, 2014년 38건, 2015년 48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조사

되었다.3) 하지만 현행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담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

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보다 구체

적인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가장 먼저 신고하면 전액, 두 번째로 신

고하면 50% 감면해 줌으로써 감면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신고를 해서 감면 받은 과징금은 8천709억원으로 나타

났다. 

 1) 공범자들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모르며, 언제 얼마의 형량을 선고받는지 알고 있

음. 죄수의 딜렘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세(2011), 딕시트․네일버프(2009), 

맥케인(2010)을 참조하기 바람.

 2) 국내에서 리니언시 제도는 1997년 도입되었음. 200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

령에 의하면 i)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작 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

조치의 면제, ii)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작 후 최초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 면제, 시

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iii)조사시작 전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시작 후 두 

번째 조사협조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경감해 주고 있음(손영화, 2010 참

조).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기간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음. 다만 첫 번째 신고한 기업

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는 첫 번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만 감면

해 줌.

 3) “기업, 담합 후 자진신고로 감면 받은 과징금 5년간 8천709억 원,” 연합뉴스, 2016

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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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 지라도 먼저 신고하면 면죄부를 받게 하

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가 먼저 신고하는가에 대하여 또 다른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28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으로 4천억 원이 넘

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삼성물산은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 

83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삼성물산은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공정위에서 

담합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함으로

써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가스공사 LNG 탱크 건설 입찰 담합에서 두산중

공업은 가장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뒤, 이 사실을 다른 기업들에 알렸다.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공정위는 두산의 과징금 면제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후 

‘개인적 일탈’이고 담합 적발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며 과징금을 다시 면제

해 주었다. 또 다른 예로 노래방 반주기 업체 두 곳은 아예 순위를 정해 담

합을 신고하고 과징금을 나눠낸 경우도 있다.4)

손영화(2010)는 국내에서의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변천 과정과 함께 외

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 가지 방안

으로서 과징금액이 클수록 과징금 감면을 받기 위한 유인책이 강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과징금 액수를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

론적 근거 및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선희(2013, 2016)

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징금과 함께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

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책임도 경감해 주는 방안을 해석론 및 입법론 

등 법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효원․최윤정(2014)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담합의 적발율을 향상시켰음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제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의 

감면비율은 현재의 100%에서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

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 않는 수준까지 낮춘다. 두 번째 신고한 기업

의 경우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방안은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에 차등을 두기보다 신고 기업

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신고한 기업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

 4) “정보력 없으면 뒤통수, 얌체 자진신고 논란,” SBS 뉴스, 2016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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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하도

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경우,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 뿐 아니라 제시된 첫 번째 방안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징

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추가 부담 비율은 0보다 크면 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3개 기업이 담합한 경우

의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도출해 본

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세 개의 기업   가 담합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밝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당 기업들의 자진 신고로 담합사실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다. 세 기업은 담

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할 지, 또는 신고하지 않을 지를 다른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한다. 한 기업이라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세 기업 모두에게 각각 200억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의 자료를 토대

로 10억원의 과징금만을 징수할 수 있다.5)

1.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전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없는 경우의 정상형은 다음과 같으며 세 기업 모두 

신고하는 것, 세 기업 모두 신고하지 않는 것, 두 기업만 신고하는 것 등 모

두 다섯 개의 내쉬 균형이 있다. 하지만 ‘신고 함’이 약 열위 전략임으로 약 

열위전략의 단계적 소거법을 이용하면, 모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균

형이 되며, 총 과징금은 30억원이다.

 5) 각주 1)에서 설명한대로 담합기업들은 언제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되는지를 알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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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전(Before Leniency Program)

∙기업 가 신고한 경우 ∙기업 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기업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신고 함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신고 안 함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 -10, -10

 

2.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 행위를 신고하도

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신

고한 순서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또는 한 기업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액, 즉 과징금의 100%를 감면해준다. 두 번

째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50%, 세 번째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이 게임은 대칭임으로 모든 분석에서의 설명은 편의상 기업 A의 관

점에서 한다. 

개별 기업은 다른 기업이 신고했는지를 모름으로 기업의 보상은 기대 과

징금이 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기업 모두 신고한 경우, 기업 가 가

장 먼저 신고했을 확률, 두 번째로 신고했을 확률, 그리고 세 번째로 신고했

을 확률이 모두 


이다. 한편 가장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 전액이 감면됨

으로 과징금이 0원, 두 번째로 신고했다면 50% 감면됨으로 과징금은 100

억원, 세 번째로 신고했다면 감면 받지 못함으로 과징금은 200억 원이다. 

따라서 기대 과징금은 

  억 원이다. 둘째, 두 기업이 신

고한 경우, 기업 가 가장 먼저 신고했을 확률, 두 번째로 신고했을 확률이 

각각 


이며, 가장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은 0, 두 번째로 신고했다면 과

징금은 100억 원임으로 기대 과징금은 

  억 원이다. 셋째,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는 기업 만이 신고했음으로 전액 감면 받기 때문에 과

징금은 0원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의 정상형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 함’이 지배전략임

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 균형이다. 이때의 과징금은 모두 신

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징금보다 크다. 따라서 현행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기업들로 하여금 죄수의 딜렘마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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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균형에서 실

제로 징수하는 과징금은 300억 원으로, 감면제도를 실시하기 전의 과징금 

30억 원보다 많다.

<표 2>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후(After Leniency Program)

∙기업 가 신고한 경우 ∙기업 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기업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신고 함 -100, -100, -100 -50, -200, -50 -50, -50, -200 0, -200, -200

신고 안 함 -200, -50, -50 -200, -200, 0 -200, 0, -200 -10, -10, -10

 

하지만 자진 신고한 순서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는 현행 제도는 기업

으로 하여금 담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

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가장 먼저 신고하면 전액, 두 번째로 신고하면 50% 감면해 주는 것은 감면

비율이 너무 커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모형에 의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총 과징금의 50%만 징수할 수 있다. 최

근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신고를 해서 감면 받은 

과징금은 8천709억 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 지라도 먼저 신고하면 면죄부를 받게 하

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에 대하여 또 다른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Ⅲ. 개선 방안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감면비율의 조정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순서에 따라 차등을 주는 것에 따른 두 번째 문제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기업이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기업들이 감면 

받은 과징금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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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징벌적 과징금제’)를 제시해 본다. 두 번째 방법은 과징금이 너무 적

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

다.

가정 1: 공정거래위원회의 목표는 기업을 하여금 담합사실을 자백하도록 

하면서, 과징금을 최대로 많이 징수하는 것이다. 

가정 2: 기업은 신고할 때와 신고하지 않을 때의 과징금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가정 3: 징벌적 과징금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신고한 기업

이 감면 받은 과징금을 추가 부담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경우에는 부담 시키지 않는다.

가정 2는 다수의 내쉬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

기 위한 것이다. 가정 3은 가정 2에서 선택된 내쉬 균형에서 가능한 변수 

조합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 가정들은 논문의 주요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감면비율의 조정

첫 번째 방법은 현행 제도에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하되,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먼저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 , 두 번째로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라고 하자.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

고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 ≥ ≥ 이며 현행 

제도는   ,   이다. 

첫째, 세 기업 모두 신고한 경우, 기업 가 가장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

의 ×가 감면됨으로 과징금이  억 원, 두 번째로 신고

했다면 ×가 감면됨으로 과징금은  억 원, 세 번째로 신고

했다면 감면 받지 못함으로 과징금은 200억 원이다. 각각의 확률이 


임으

로 기대 과징금은 

     

  
 

(=ⓐ)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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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 기업 가 가장 먼저 신고했을 확률, 두 번

째로 신고했을 확률이 각각 


이며,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은  

억 원, 두 번째로 신고했다면 과징금은   억 원임으로 기대 과징

금은 

    

  
(=ⓑ) 억 원이다. 

셋째,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기업 는 ×를 감면 받음

으로 과징금은  (=ⓒ)억 원이다.

 

<표 3> 감면비율의 조정(Adjustment of Reduction Rate)

∙기업 가 신고한 경우 ∙기업 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기업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신고 함 -ⓐ, -ⓐ, -ⓐ -ⓑ, -200, -ⓑ -ⓑ, -ⓑ, -200 -ⓒ, -200, -200

신고 안 함 -200, -ⓑ, -ⓑ -200, -200, -ⓒ -200, -ⓒ, -200 -10, -10, -10

죄수의 딜렘마 게임이 되려면 세 기업에게 ‘신고 함’이 지배전략이 되어야 

함으로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2)

    (3)

(3)에 의하여   이다. (1)과 (2)는    에서 모두 만족되며, 

이 조건은   이면   에서도 만족된다. 따라서 적정 감면비율은

     

이며, 이때의 총 과징금은    억 원으로 현행 제도의 

과징금 300억 원보다 많다.6) 의 하한 값인 0.95는 한 기업만 신고한 경

우의 과징금이 모든 기업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 기업에게 징수할 수 

 6) 이러한 결과는 기업 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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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징금과 같도록 하는 값이다.7) 또한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제도에서 먼저 신고하는 기업에게 

100%, 두 번째 신고하는 기업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음으로 

감면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선방안 1: 감면비율의 조정> 현행제도에서와같이신고순서에따라감면

비율에차등을두는경우,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지 않

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 않도록 감면 비

율을 충분히 크게 하되, 두 번째 신고한 기업부터는 감면해 주지 않는

다.

2. 징벌적 과징금제

두 번째 방법은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고 순서와 상관없이 신고한 기업

의 수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되, 한 기업이라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

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i) 세 기업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모든 기업에게 과징금의 ×을 

감면해 준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과징금은  (=ⓐ’)억 원이다.

(ii)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의 ×를 감

면 받지만,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자신의 과징금 200억 원과 함께 두 기업

이 감면 받은 총 과징금, × 억 원의 ×를 추가로 부담한

다. 따라서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은  (=ⓑ’)억 원, 신고하지 않은 

기업의 과징금은  (=ⓓ)억 원이다.

(iii) 한 기업만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업은 ×를 감면 받지

만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자신의 과징금과 함께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7) 모두 부인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0이면 감면비율은 100%이며, 이 경우

에는 ‘신고 함’이 약 우월(지배)전략이 됨.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은 동일함으로 

두 번째 신고한 기업에게는 감면해 주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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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억 원의 ×를 반 반씩 추가로 부담한다. 따라서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은  (=ⓒ’)억 원, 신고하지 않은 기업의 과

징금은  (=ⓔ)억 원이다.

<표 4> 징벌적 과징금제(Penalty Program)

∙기업 가 신고한 경우 ∙기업 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기업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신고 함 -ⓐ’, -ⓐ’, -ⓐ’ -ⓑ’, -ⓓ, -ⓑ’ -ⓑ’, -ⓑ’, -ⓓ -ⓒ’, -ⓔ, -ⓔ

신고 안 함 -ⓓ, -ⓑ’, -ⓑ’ -ⓔ, -ⓔ, -ⓒ’ -ⓔ, -ⓒ’, -ⓔ -10, -10, -10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죄수의 딜렘마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4)

     (5)

   (6)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변수 값의 조합은 세 가지이나 <부록 1>에서 

다음 조합이 선택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감면비율은 첫째,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에 크게 해 주되, 비율은 모

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한다. 둘째,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에는 0보다 크도록 한다. 셋

째,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0이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

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추가 부담 비율은 0보다 

크면 된다.8)9) 이때의 총 과징금은 × ×    억 원으로 개

 8) 신고기간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면 “담합기업 중 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할 

때 까지”로 하여야 함. 하지만 실제로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

에서 이렇게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문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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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 1보다 많다.

<개선방안 2: 징벌적 과징금제> 징벌적 과징금제에서 감면비율은 (i)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에 크게 해 주되, 비율은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한다. (ii)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의 감면비율은 0보다 크도록 하며, (iii)모두 신

고한 경우에는 0으로 한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추

가 부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추가 부담 비율

은 0보다 크면 된다.10)

Ⅳ.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간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 사실을 자진

해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이

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단한 게임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징수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것과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신고하는 순서에 대하여 또 다른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에 

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음.   인 것은 부록 1에서 설명한대로 가정 3에 의한 것

임. 만약 이 가정이 없으면 부록 1의 (ii-1)에서와 같이  ≥ , 즉 한 기업만이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과징금 비율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됨. 따라서   로 하면, 한 기업이라도 신고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제

는   인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됨. 결과적으로   로 하는 경

우, 신고기간을 공시할 필요성이 적어지며, 만약 필요하다면 신고기간을 “한 기업이 

신고 할 때 까지”로 할 수 있을 것임.

 9) <부록 2>에서는 담합 기업이 4개인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함을 보여주며, 이

러한 결과는 개 기업이 담합한 경우에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10) 미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추가 가중’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손영화, 2010). 하지만 

이 제도는 하나의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다른 

담합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에 가중하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은 기업이 자백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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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을 두되,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신고 기업의 수에 따라 감

면비율에 차등을 두면서 다른 기업이 신고한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과징금제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

다.11) 두 방안 중에서 두 번째 방안은 더 많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 부담하도록 한

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 부담은 한 기업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하며 부담 비율

은 아주 적게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담합 행위가 한 번만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다른 건으로 동일기업 또는 다른 기업들과 담합을 할 수도 있다. 실

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담합 행위의 자진 

신고 기회를 놓친 기업이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추가 신고한 경우, 

조사중인 담합 사건에도 감면 혜택을 주는 추가 감면 제도를 개선하였

다.12)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

원회에서는 두 번째 신고한 기업에게 감면비율을 50%로 하는 것은 첫 번

째 신고만으로 담합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게 감면해 줄 수 있으며, 이 

비율보다 높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모

형으로 확장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 일자: 2017. 2. 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7. 3. 30.  게재 확정 일자: 2017. 4. 20.

11) 만약 자진 신고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더 확실하고 많은 량의 증거확보가 가능하

며,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가 커지게 된다면 

두 번째 신고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12)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30~100% 감면,” 뉴스토마토, 2016년 7월 25일

자. “담합 자진신고 감면기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브리핑, 2016년 9월 27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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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6)에 의하여 이다. 따라서 (5)가 만족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이 조건에 따라 (4)가 만족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7)의 경우에는 

    ≥ 

(8)의 경우에는

         ≥ 

이다. 따라서 

(i)              ≥ ,

(ii-1)        ≥       

(ii-2)        ≥      ≥ 

등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균형에서 모두 자백함으로 가정 1에 의하여 

가 가장 적은 (ii-1)이 선택된다. 또한 가정 3에 의하여  ≥ 에서 

  가 선택됨으로 최종 선택은 다음과 같다.

 

               

<부록 2>

4개의 기업의 담합한 경우에는 다섯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는 4 기업

이 모두 자백했을 때의 감면 비율이고, 는 세 기업이 자백했을 때, 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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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감면된 과징금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다.

 (i-1)              ≥     ≥ 

(i-2)              ≥      

(ii-1-1)        ≥           ≥ 

(ii-2-1)        ≥      ≥     ≥ 

(ii-2-2)        ≥      ≥      

 

가능한 변수 조합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 3과 함께 다음 가정을 하

며, 이것은 논문의 주요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정 4:     ≥  및      가 가능한 경우에는 

    ≥ 가 선택되며,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정 1에 의하여   인 (i-2), (ii-2-2)가 선택되며, 이 중에서 가정 

4에 의하여 (ii-2-2)가 선택됨. 마지막으로 가정 3에 의하여 최종 선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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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lans to Improve Leniency Program

          Dong-Hee Koh*

13) 

Abstract

Leniency program which is used by Korea Fair Trade Committee 

is criticized because exemption amount is too much. In this paper, 

I suggest tw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gram. First and 

simple way is to reduce exemption rate. More specifically, the rate 

which is applied to the firm which reports first is reduced from 

current 100% to the rate which makes the amount a firm which is 

the first and only reporter pays not greater than the amount when 

no firm reports. The rate applied to the second reporter is reduced 

to 0 from current 50%. The second plan uses exemption rate not 

based on the order of reporting but the number of reporters as well 

as the penalty to a firm which does not report while the other 

firm(s) reports. The penalty rate depends on the total exemption 

amount of the firm which report. The exemption rate when all 

report is 0. The penalty rate applies only when the other firms 

report and the rate can be very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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